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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성인 1,000명을 대
상으로 2018년 12월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 어떠한 요인이 복지정책에 관한 인식과 관련을 맺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제공 역할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주요 국정과제 
중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보험료 
인상, 급여액 삭감,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의 개혁방안에는 반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정
부의 재정지원방식과 관련하여 효율성과 평등성을 모두 중시하였다. 응답자의 1/3 만이 정부의 국민 행복 증
진 기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상이한 정치사회적 가치관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인
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정치성향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었
다.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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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do Korean people recognize major welfare policie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Using a 
survey of 1,000 adults conducted in December 2018, this study examines what the public thinks about 
major issues related to welfare policies and what factors are related to variations in their opinions 
regarding the welfare policies. Results show that the public recognized the roles of government in 
providing welfare in a positive way. The positive opinion on expanding the cover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was the highest. Regarding the resolutions of fiscal problems of the National Pension Plan, 
there were substantial oppositions to reforms such as insurance premium increase, benefits cut, and 
increase in the age of receipt of pension benefits. Both efficiency and equality were perceived as 
important when government makes decision for allocating budgets. Only one-third of respondents 
agreed Korean government contributed to promoting the happiness of Korean people.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welfare polici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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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혁신적 포용국가’를 사회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내세
운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 보육시설 확
충, 기초연금 인상 등 아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1]. 경제
성장 과정에서 심화된 불평등과 시장에서 소외된 계층
을 위한 정책적 관심 아래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
로 적극적으로 포용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포용적 사회
정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 비정
규직 근로자 등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의 복
리를 증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1].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
환 등의 노동시장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보편적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
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또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비전과 
정책에 관한 각종 포럼과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정부 
역시 포용적 복지를 키워드로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있
다[1-4]. 포용적 복지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대
표하는 키워드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패러다임
으로 진화한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모델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다
소 이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복지정책과 
국민연금 개혁 등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의미있는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포용적 복지의 개념과 관련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평가하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복지정책을 구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복지정책일수록 입법과정을 통해 해당 정
책이 시행되었을 때 효과성이 높을 수 있다. 둘째, 국정
과제 등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이 제시되었지만,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경우, 왜 그러한지, 어떠한 방법으
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
고, 대안적인 정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용적 복지 패러다임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오랫

동안 살아남을지 여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회
정책의 실적과 국민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 효과
성 여부에 달려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
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국민들
은 정부의 복지정책 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하고 있
는가?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고 있는가? 이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현안에 대한 인
식을 밝히고, 어떠한 요인이 복지정책에 관한 인식과 
관련을 맺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에 기반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할 것이다.

그동안 포용적 복지와 관련된 연구에서 포용적 복지 
또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깊이있게 탐색하
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
로 포용적 복지의 특성과 한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5-7]. 따라서 이 글에서 밝히는 문재
인 정부의 복지정책과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은 향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추적, 평가할 수 있
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문제와 같은 논쟁적인 사안의 경우, 개혁방안에 대
한 여론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
월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를 살
펴 볼 것이다. 회귀분석을 통해 각종 인구학적 요인과 
정치 성향이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어떠
한 관련을 맺는지를 밝힐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1) 문
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 2)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
법, 3)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과 국민행복 기여도 등 크
게 3가지 영역에서 복지정책에 관한 인식을 조사할 것
이다. 이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을 포함
하여 국민연금 개혁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여론을 파악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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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연구 검토 및 조사내용 설정
복지인식과 관련된 요인과 관련하여 상당한 연구성

과가 축적되어 왔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정부의 사
회복지 책임, 영역별 복지지출 및 증세 선호, 비일관적
이거나 이중적인 복지태도에 주목하였다[8-20]. 정부
의 구체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세밀하게 조
사한 경험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21]. 이는 
분석 자료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
복지패널 부가조사, 한국종합사회조사 등 표준화된 설
문문항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이
나 증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10][13][20][22][23]. 
빈곤, 노인, 실업, 소득격차 등 사회복지의 다양한 영역
에서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등 국민들의 인식
이 어떠한지를 깊이있게 탐색하고 그 변화를 추적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기초연금, 무상보육, 아동수당 등 각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구체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여론이 어떠한지에 대해 높은 관심이 있었지만, 
이를 규명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21]. 정부의 복지정
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연구의 경우에서도 구체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보다는 해당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적인 특징을 주로 논의하고,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데 주력하였다[24-27]. 국민들의 복지태도는 
추상적인 쟁점(예: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보다는 
개별적인 복지정책에서 더 잘 나타날 수 있다[21][23].  
이 연구에서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문재
인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과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기존의 표
준화된 복지태도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대 국정목표 중
의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표방하면서, 포용
적 복지국가의 슬로건 하에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국
정과제를 제시하였다[28]. 이 중에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국민들이 쉽
게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또한 상대적으
로 정책대상의 포괄성이 높은 정책이다. 따라서 세 가
지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밝힐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하여 찬성하는 경

우 ‘건강보험 추가 납부 의향’을 조사하였다.
둘째,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것이

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속적인 현안이다. 특히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
혁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8
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발표되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29].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정추계 결과에 기반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관련하여 4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1 이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
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방안 중에서 1)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2) 국민연금 급여액 감소, 3)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4)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확대, 5) 저출산 등 구조적 요인 해결 등 5가지 해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 재정지원 방향, 국민 행
복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다룰 것이다. 정부의 복지제
공 역할과 관련하여 정부가 최대한 복지를 제공해야 하
는지, 아니면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야 할지
에 대한 의견을 조사할 것이다. 기존 연구결과에서 국
민들은 정부가 복지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을 선호하고 있다[23]. 기존 연구에서는 성장과 분
배 중에서 응답자들이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를 살펴보
았다[10][23].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방향과 
관련하여 효율성과 평등성 중에서 응답자들은 어떤 방
향을 선호하는지를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
하는지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조사할 것이다. 정부
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
다[1].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과연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은 국민들이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는 행복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국

1) 네 가지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유지방안은 현행 소득
대체율 40%, 보험료율 9%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30만원을 유
지하는 방안이다. 둘째,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현행 국민연금을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1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2%
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2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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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2. 이론적 관점과 연구가설
개인의 복지태도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사회적 

가치관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21][23]. 청년, 노
인, 저소득층 등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속한 집단은 각
종 복지정책에 대해 고유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특
히 연령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복
지제도에서는 각종 인구집단들이 조세부담자 또는 복
지수급자로서 차지하는 상이한 지위로 인해 선호와 지
지도의 변이가 생겨난다[10][21]. 이들은 복지정책 개
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부담 및 급여혜택 증감 등의 
손익 계산에 근거하여 개혁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
[10][11][21][23].

다양한 인구집단은 자신의 생애경험을 통해 고유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는 복지제도에 대한 선호에 영향
을 미친다[20]. 예를 들어 2010년 이후 무상보육, 무상
급식 등 보편적 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경험한 사람들은 친복지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
이 높을 것이다[23]. 이와 같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정치성향과 같은 이념적 지
향 또는 정치사회적 가치관과도 관련을 맺는다[15]. 정
치성향에 따라 평등과 분배정의, 보편적/선별적 복지에 
대한 선호,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 등에 대한 인식이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10][20][30].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사회적 가치
관을 강조하는 두 가지 이론적 관점에 기반하여, 어떠
한 변수들이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국민연금 재정 개
혁, 정부 복지제공 역할 등에 관한 인식과 관련을 맺는
지를 탐색할 것이다.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해 회귀분
석에서는 두 가지 관점을 나타내는 성별, 연령, 결혼상
태, 학력, 경제활동여부, 주관적 계층인식, 정치성향 등 
7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경제활동여부, 주
관적 계층인식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성이 높다.2 
정치성향은 정치사회적 가치관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2)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소득을 조사하였다. 소득은 주관적 
계층의식과 상관관계가 높아서 두 변수 모두 독립변수로 활용하
면 다중공선성(multicolinearity) 문제가 발생하였다. 소득에 비
해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주관적 계
층의식을 회귀분석에 활용하였다.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등의 변수는 상이한 복지욕
구와 경제적 부담능력, 상이한 생애경험에 따른 고유한 
가치관을 지닌 점에서 두 가지 관점을 복합적으로 반영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독립변수 별로 각 조사항목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지를 가설적 형태로 간략하게 서
술할 것이다.

여성은 아동과 노인 돌봄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21], 문재인 정부 주요 복지정책 중에서 기초연
금 인상과 아동수당 확대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
다. 반면에 남성도 경제적 부양책임을 지기 때문에 노
인과 아동가구의 소득보전을 위한 정책에 찬성하는 경
향이 높을 수 있다. 남성도 은퇴후 소득활동에 대한 대
비책으로서 기초연금 인상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 따라서 성별에 따른 기초연금, 아동수당 정책에 
대한 차이는 경험적 검증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성별과 무관할 것이다. 건강보
험료 추납의향의 경우, 남성의 재정적 여력이 더 크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 추납의향이 더 높을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성별은 보험료 인상 
등 일부에서만 관련성을 보일 것이다. 남성의 경우 상
대적으로 높은 소득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 동의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을 수 있다[23].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과 
관련하여 여성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더 동의할 가
능성이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아동과 노인부양 부담이 많기 때문이다[31]. 따라서 여
성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
는 방안을 더 선호할 수 있다. 한편 재정지원방식, 국민
행복 기여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연령과 주요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서 노인은 자신
이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초연금 인상에 대
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더 찬성하는 경향이 있을 것
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0-6세 아동을 양육하는 30, 40
대의 지지도가 높을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경우 질병발생 위험이 높은 노령일수록 찬성하는 경향
이 높을 것이다. 건강보험 추납의향의 경우에는 상대적
으로 재정적 여력이 많은 40, 50대가 찬성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연
금의 보험료 인상, 연금액 축소, 연금수급개시 연령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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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조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수혜자가 되는 
시점이 멀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연금액
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식/부동산 투자 확
대, 저출산 문제 해결 등 투자전략 변화와 구조적 해법
은 연령과 무관할 것이다.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과 관련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더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10][23]. 이들은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의 보편적 복지
의 수혜 경험에 기반하여 정부가 최대한 복지를 제공하
는 것에 더 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경제성장 
우선의 가치관을 지닌 60대 이상의 노인은 여전히 정
부가 복지를 최대한으로 확대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10]. 재정지원방식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성장보다 
분배를 선호하기 때문에 평등주의적 방식을 더 선호할 
것이다[23]. 국민행복 기여도는 연령과 직접적인 관련
이 없을 것이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도 복지정책 선호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이혼, 사별집단은 기혼집단에 비해 경제적
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기초연금 인상안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을 것
이다. 아동수당 확대의 경우, 만0-6세 자녀가 있을 가
능성이 높은 기혼집단의 지지가 미혼집단에 비해 높을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하여 이혼 또는 
사별한 집단의 선호 경향이 기혼집단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을 것이다. 이혼 또는 사별집단은 경제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통한 중증질환 치
료 혜택의 확대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을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 추납의향의 경우, 경제적 부담능력이 큰 기혼
집단의 동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이혼 또는 사별집단의 경우 보
험료 인상, 연금액 축소, 수급연령 인상 등에 대해 동의
하는 비율이 기혼집단에 비해 낮을 것이다. 노령기 소
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이 감
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부동사 투자 확대, 저출산 
등 구조적 요인 해결에 관한 의견은 결혼상태와 무관할 
것이다.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과 관련하여 이혼 또는 
사별집단이 기혼집단에 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더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의 자녀양
육 지원 또는 노후소득보장 지원에 대해 더 큰 필요성

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결혼상태는 재정지원방식과 국
민행복 기여도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요 복지정책 개혁에 대해 지
지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
에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10][11][21][23]. 
연령이 낮은 20, 30대의 교육수준이 높고, 젊은 층이 
친복지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21].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에 더 찬성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국민연금 재정문제의 실상
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21]. 연금액 축소 등 급여수준 
인하에 관한 의견은 교육수준과 무관할 것이다.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저출산 문제 해결 등 구조적 해법에 동
의하는 비율도 높을 것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저출산 
등 사회구조적 요인과 국민연금 재정문제 간의 관련성
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2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부가 최대한의 복지를 제공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10-11][23]. 
이들은 정부 개입을 통해 불평등 심화 등 시장경제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더 잘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과 국민행복 기여
도에 대한 인식은 교육수준과 관련이 없을 것이다.

경제활동을 할수록 경제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 인상 등 주요 복지정책의 개혁에 찬성
하는 경향이 비경제활동 집단에 비해 높을 것이다. 반
면에 비경제활동 집단의 경우에도 취약한 경제적 여건
으로 인해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주요 복지정책 개혁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10].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경제활동을 할수록 보험료 인상에 찬
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연금액 축소 등 다른 해법
의 경우 경제활동 여부와 무관할 것이다. 정부의 복지
제공 역할과 관련하여 비경제활동 집단이 정부의 적극
적인 역할에 더 찬성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10]. 이들
은 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대해 더 큰 필요성이 있기 때
문이다[10]. 경제활동여부는 재정지원방식과 국민행복 
기여도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주관적 계층인식도 주요 복지정책 개혁과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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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을 것이다. 상위계층에 속할수록 경제적 부담능력이 
높기 때문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추납의향이 중간계층에 비해 높
을 것이다. 이 정책들은 상위계층도 수급자가 되어 혜
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성격의 복지정책이기 때문이
다[10][13]. 하위계층도 이러한 보편적 복지정책의 급
여수준 인상과 포괄범위 확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11][18]. 그러나 하위계층이 이미 기초연금, 아
동수당, 의료급여 등을 받는 상황이라면 보편적 정책의 
포괄범위 확대에 동의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도 있다.3 하위계층의 경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혜택
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선호할 수도 있기 때문
이다[23]. 특히 현행 복지급여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하
위계층은 보편적 복지 확대보다는 급여혜택이 자신들
에게 집중되길 선호할 수 있다[23]. 

국민연금 재정 개혁과 관련하여 상위계층일수록 보
험료 인상 등 직접적인 수입 증대, 지출 감소 개혁에 찬
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상위계층은 노후소득과 관
련된 추가적인 지출 증가와 수입 감소를 감당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상위계층일수록 주식/부동산 투자 확대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을 수 있다. 이들은 관련된 투자 경
험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과 
관련하여 상위계층일수록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동의
하는 경향이 낮을 것이다[10][21][30]. 이들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보다는 시장원리를 통한 자원배분을 선호
할 수 있기 때문이다[10]. 재정지원 방식에서도 평등보
다는 효율을 강조할 것이다[10]. 국민행복 기여도는 주
관적 계층인식과 관련이 없을 것이다.

정치성향과 관련하여 진보적일수록 관대하고 보편적
인 복지를 선호하는 태도를 지닌다[10-11][18][20][21] 
[23]. 따라서 진보적일수록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확
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찬성하는 경향이 중도성향 
응답자에 비해 높을 것이다. 진보적일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
험 추납의향도 높을 것이다[24].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진보적일수록 
3)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여부와 금

액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실제 복지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지 구성의 제약
으로 인해 사회보장 급여 수급 여부와 금액을 파악하지 못한 한
계가 있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는 경향이 높
을 것이다. 이들은 노후소득보장 확대에 찬성하는 경향
이 높기 때문이다[23]. 반면에 연금액 축소, 수급연령 
상향 조정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보일 수 있
다. 진보적일수록 관대한 노후소득보장을 선호하기 때
문이다[23]. 한편 주식/부동산 투자 확대, 저출산 등 구
조적 여건 해결은 정치 성향과 관련이 없을 것이다.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과 관련하여 진보적일수록 중
도 집단에 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동의하는 경향
이 높을 것이다[10][11][18][30]. 또한 진보적일수록 평
등한 재정지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진보 
집단은 분배정의를 강조하며, 정부 개입을 통해 불평등
을 완화하는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10][20]. 마지
막으로 진보적일수록 정부의 국민행복 기여도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진보 집단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지지
기반이기 때문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는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성인 1,000명

을 대상으로 수행한 ‘혁신성장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활용하였다. 조사표본은 인구센서스 
비율에 맞춰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1,000명을 층화표
집하였다. 면접원 대면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설문조사
는 2018년 12월 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였다.

2. 변수의 측정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은 1) 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정과제, 2)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 3) 정
부의 역할과 국민행복 기여 등 크게 3가지 영역,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정과
제는 다시 1) 기초연금 인상, 2) 아동수당 확대, 3)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동의하
는 경우, 보험료 추가납부 의향 등 4가지 인식을 조사
하였다.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은 1)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2) 국민연금 수급액 감소, 3) 국민연금 수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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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상향 조정, 4) 국민연금 기금의 부동산/주식 투자 
확대, 5) 저출산 등 구조적 요인 해결 등 5가지 질문으
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정부의 역할과 국민행복 기여도
는 1) 정부의 사회복지 역할, 2) 정부 재정지원 방향, 3) 
정부의 국민행복 증진 기여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하
였다.

이후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로 성별, 연령대, 교육
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 여부, 주관적 계층의식, 정치
성향 등 7개 변수를 활용하였다. 연령은 10세 단위로 
구분하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혼인상태는 기혼, 미혼, 이혼, 사
별 등 4가지 범주로 조사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이혼/
사별 집단을 통합하였다.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
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등 5가지 집단
으로 구분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고졸미만, 고졸, 대
졸, 대학원 졸업 이상 등 4가지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최하층(1)에서 최상층(7)까지 7개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는 하위계층(1-3), 
중간계층(4), 상위계층(5-7) 등 3개 집단으로 재분류하
였다. 정치성향은 매우 보수적(1)부터 매우 진보적(5)까
지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보수(1-2), 
중도(3), 진보(4-5) 등 3개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3. 분석방법
먼저 정부의 복지정책 인식과 관련된 3개 영역, 12개 

문항 별로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민들은 각 정책 
영역 별로 어떠한 정책에 찬성/반대하는지를 살펴보았
다. 다음으로는 복지정책 인식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
지를 밝히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
을 통해서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 
여부, 주관적 계층의식, 정치성향 등 7개 변수 별로 집
단 간 각종 복지정책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3
개 영역에 속하는 12개 문항 별로 회귀분석을 수행하
였다. 회귀분석의 경우 각 영역별로 평균점수를 산출하
거나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점수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법과 개별 문항별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영역별로 

통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의 경우 자료를 요
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각 문항을 통합하
는 과정에서 개별 문항의 고유한 특성을 놓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각 문항별로 관련된 요인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21], 이러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다.

국민들의 복지인식 또는 선호는 복지정책 별로 상이
할 수 있다. 특정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는 개인의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따라
서 각종 요인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
해서는 복지정책별로 살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
다[21]. 예를 들어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확대’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요인은 다를 수 있다. 연령이나 결
혼상태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관련된 요
인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각 문항 별로 회귀분
석을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12개 문항 별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는 서열변수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OLS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서열로짓 또는 서열프로빗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서열로짓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OLS 회귀분석 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본문에서는 분석결과를 좀더 간결
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OLS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해석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기본적 특성
[표 1]은 응답자 1,000명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여성이 51%를 차지했다. 60대 이상이 23%로 가장 많
았으며, 40대, 50대가 각각 21%, 20%였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비교하면 60대 이상이 오차범위 내에서 다
소 적게 표집되었다[32].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거주자
가 23%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부산이 각각 20%, 7%
를 차지했다. 서울지역이 다소 많게, 경기지역이 다소 
적게 표집되었다[32].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응답자는 
70%였다. 응답자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임금근로자
가 5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고용원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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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가 17%로 나타났다. 91%가 정규직인 것으로 응
답하였다.

표 1. 응답자의 기본적 특성          (n=1,000, 단위 %)

혼인상태는 68%가 기혼, 27%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
났다. 대졸자가 46%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은 38%를 
차지했다. 거주형태 별로 살펴보면, 본인소유가 75%, 
전세가 17%를 차지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만원
대가 2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300만원대, 200
만원대가 각각 18%, 16%를 차지했다. 중간층(4)에 속
한다는 응답자가 38%로 가장 많았다. 상위층(6-7)은 
약 3%인 반면, 하위층(1-2)에 속한다는 응답자는 약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정과제에 관한 인식

2.1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인식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정과제 중에서 

1) 기초연금 인상, 2) 아동수당 확대, 3) 건강보험 보장
성 강화 등 세 가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
았다. [표 2]에서 보듯이 기초연금 인상안에 대해서 응
답자의 49%가 찬성하였다. 현행 20만원을 유지하는 방
안을 찬성하는 비율은 37%였다. 노인빈곤률이 높은 상
황에서 응답자들은 기초연금 인상을 통한 노후복지 증
진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 2.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성, 건강보험 추가납부 
인식                        (n=1,000,  단위: %)

*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찬성한 625명의 의견을 조사함

2018년 9월부터 이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
급하는 방안이 확정되었다. 사후적으로 국민여론을 살
펴보면,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기초연금과 의견을 달리
했다. 중산층 이하 또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로 가장 높았다. 모든 아동에게 주
어야 한다는 의견과 하위 90% 아동에게만 지급해야 한
다는 의견은 각각 26%, 24%를 차지했다[표 2].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과는 달리,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책임을 좀더 강조하
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양육은 여전히 가족의 책임이 
일차적이라는 인식을 나타낸 것일 수 있다. 이는 노인

기초연금 
인상

현행대로
20만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찬성한다

30만원보
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37.4 48.5 8.5 5.6

아동수당 
확대

중산층 
이하 또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해야 

한다

현행대로 
90%의 

아동에게만 
지급

해야 한다

모든 
아동에게 
주어야 
한다

잘 
모르겠다

47.6 23.6 25.6 3.2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장성을 
축소해야

한다

현행 보장성 
수준에 

만족한다

보장성 
확대에

찬성한다
잘 

모르겠다

5.2 26.8 62.5 5.5

건강보험 
추가납부 

의향*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9.8 17.6 27.4 37.9 7.4

범주 % 범주 %

성별 남성 49.2
혼인
상태

기혼 68.3
여성 50.8 미혼 26.5

연령대

20대 16.6 이혼 2.4
30대 18.7 사별 2.8
40대 21.3

최종
학력

초졸 이하 4.0
50대 20.3 중졸 6.5
60대 이상 23.1 고졸 38.2

지역

서울 20.1 대졸 46.3
부산 7.1 석사 이상 5.0
대구 5.0

거주
형태

자가 74.5
인천 5.7 전세 17.1
광주 2.9 보증금 있는 월세 7.7
대전 3.0 보증금 없는 월세 0.4
울산 2.3 기타 0.3
세종 0.5

가구
소득
(월)

100만원 미만 3.7
경기 23.9 100-199만원 8.0
강원 3.1 200~299만원 16.4
충북 3.1 300~399만원 17.7
충남 4.1 400~499만원 22.2
전북 3.7 500~599만원 12.0
전남 3.6 600~699만원 8.3
경북 5.4 700~799만원 4.4
경남 6.5 800~899만원 2.3

경제활동(예) 70.0 900~999만원 1.7

종사상
지위

상용직 58.3 1000만원 이상 3.3
일용직 4.3

주관
계층
의식

1(최하층) 1.9
임시직 11.4 2 12.7
자영업자(고용원 
있음) 6.0 3 32.4

자영업자(고용원 
없음) 16.9 4(중간층) 38.1

무급가족종사자 3.1 5 12.3
정규직(예) 90.9 6 2.2

7(최상층)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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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문제, 빈곤노인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
할을 강조하는 국민들의 인식과 조금 다른 양상이다. 
또한 부유한 집안 아동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4

건강보험 보장성의 경우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63%에 달했다. 현행 보장성에 만족하는 경우는 27%였
다[표 2].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거의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
는 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을 확대하는 것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
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낼 의향이 있는지를 물
었다. 본인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려는 의향을 가진 응
답자는 절반에 못 미쳤다[표 2]. 45%가 보험료를 더 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27%는 보험료를 더 
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27%는 보통이라고 응답
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하지만 본인이 보
험료를 더 많이 내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아니었다.

2.2. 회귀분석: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성 
인식과 관련된 요인

[표 3]은 회귀분석을 통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
보험 보장성, 보험료 납부 의향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서는 성별, 결혼상태, 정치성향이 관련을 맺었다. 성별
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기초연금 인상에 찬성하는 비
율이 높았다. 이는 노혜진 외[21]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
해 기초연금 지출확대에 더 동의하는 결과와 유사한 것
이다. 결혼상태별로 미혼집단과 이혼, 사별집단이 기혼
집단에 비해 기초연금 인상에 높은 동의비율을 보였다.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중도층에 비해 기초연금 인
상에 찬성하였다.

4) 설문 문항이 기초연금의 경우 급여수준과 관련된 반면, 아동수
당은 급여대상과 관련된 진술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급여대상의 확대/축소에 관한 질
문을 한 것이 아니라, 급여수준의 인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
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책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표 3. 회귀분석: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성 및 추가
납부 관련 요인                        (n=1,000)

주: 괄호 안은 더미변수에서 기준 범주를 나타냄, * p<0.1 ** p<0.05 *** p<0.01

아동수당 확대에 대한 인식은 계층, 정치성향에서 차
이를 보였다. 계층별로 저소득층일수록 적용범위를 중
산층/저소득층 아동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찬
성하는 경향이 높았다.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저소득층 본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
다. 진보적일수록 중도층에 비해 아동수당 적용범위 확
대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집단이 
이를 찬성하기 때문에 집단 별로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특성 별로는 경제활동 여부, 정치성향이 관
련을 맺었다. 경제활동 참여집단에서 보장성 확대에 찬
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진보적일수록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았다.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의향과 관련하여 연령, 정치성
향이 관련을 맺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보험료 추가
납부 의향이 4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50대는 부모부양, 자녀 대학진학, 자녀결혼 등 경제적 

기초연금 
인상 

(n=944)

아동수당 
확대 

(n=968)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n=945)

건강보험 
추납 
의향 

(n=625)
b b b b

성별
남성 0.080 * 0.084 -0.019 0.133
(여성)

연령

20대 -0.066 -0.065 -0.108 -0.116
30대 -0.052 0.102 -0.036 0.200
50대 -0.046 -0.025 -0.025 -0.251 *

60대이상 -0.082 0.005 -0.098 -0.122
(40대)

결혼
상태

미혼 0.181 *** -0.037 0.041 0.018
이혼/사별 0.169 * -0.024 0.033 0.049
(기혼)

교육
수준

고졸미만 0.030 -0.058 -0.088 -0.119
대졸 0.017 0.025 -0.052 0.163
대학원이상 0.117 -0.027 0.042 0.166
(고졸)

경제
활동

경제활동 0.038 0.088 0.112 ** 0.030
(안함)

계층
하위계층 0.050 -0.214 *** 0.017 -0.010
상위계층 -0.070 -0.038 -0.063 0.090
(중간계층)

정치
성향

진보 0.104 ** 0.115 * 0.141 *** 0.395 ***

보수 -0.055 -0.095 -0.013 0.042
(중도)
상수 1.567 *** 1.759 *** 2.564 *** 2.871 ***

R2 0.043 0.040 0.035 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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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들은 건강보험료 추가 납
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진보적일수록 중도층에 비해 보험료 추가 납부 의향이 
높았다.

3.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
3.1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에 관한 인식
국민연금 재정문제에 관한 해법을 1) 국민연금 보험

료 인상, 2) 국민연금액 축소, 3)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
령 상향, 4)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확대, 
5) 저출산 등 구조적 요인 해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
펴보았다. [표 4]는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에 대한 빈
도분석 결과이다.

먼저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재정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보험료 
인상에는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료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은 24%에 그쳤으며, 반대하는 
의견이 46%에 달했다.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서 보듯이 보험료 인상은 인기없는 정책이다. 경기침체
로 인해 응답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
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으로 보험료 인
상이 아닌 다른 방안을 선호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
액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다. 급여액 감소에 찬성하는 입장은 16%인 반면, 
반대하는 입장은 60%에 달했다. 노인빈곤이 심각하고,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노후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하
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국민연금 급여액
을 줄이는 방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표 4.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에 관한 인식(n=1,000,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18.0 27.9 30.5 19.3 4.3
국민연금액 축소 23.2 36.8 24.4 13.4 2.2
수급개시 연령 상향 21.6 29.1 23.8 19.3 6.2
주식/부동산 투자 확대 6.9 17.7 35.6 31.1 8.7
저출산 등 구조적 요인 해결 2.5 8.6 21.1 34.3 33.5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5세 이후로 늦춰야 한다
는 의견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은 26%인 반면, 과
반수(51%)가 반대하였다. 노인의 노후생활이 불안정하
고, 빈곤에 처한 노인이 많은 현실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 이후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을 주식/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
성을 증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40%가 찬성하였
다. 반대하는 입장은 25%였다. 응답자들은 보험료 인
상, 연금액 삭감, 수급 개시연령 상향조정 등의 방안보
다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률을 증대하는 방안을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저출산 등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
조적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68%가 찬
성하였다. 보험료 인상, 연금액 삭감 등 기금 수지구조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내적 요인에 대한 조정보
다는 저출산으로 인한 보험료 수입 감소, 연금액 증가 
등의 구조적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가
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적 해
법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

3.2. 회귀분석: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 인식과 관련
된 요인

[표 5]는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에 대한 집단 간 차
이를 밝히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관련하여 성별, 연령, 학력, 계
층, 정치성향이 관련을 맺었다.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찬성비율이 더 높았다. 
40대에 비해 60대 이상일수록 보험료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대졸, 대학원 이상 등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보험료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상위계층
일수록 중간계층에 비해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는 비율
이 높았다. 진보적일수록 중도층에 비해 국민연금 보험
료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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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회귀분석: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결에 관한 인식 관련 요
인                                   (n=1,000)

주: 괄호 안은 더미변수에서 기준 범주를 나타냄, * p<0.1 ** p<0.05 *** p<0.01

국민연금 급여 감소에 대한 의견은 집단별로 크게 두
드러지지 않았다. 계층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은퇴후 생
계유지가 어려운 하위계층의 경우 급여액 삭감에 반대
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상위계층은 중간층에 비해 
급여액 삭감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성
향과 관련하여 진보와 보수 모두 중도층에 비해 급여 
감액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연령, 
결혼상태, 계층이 관련을 맺었다. 30대와 60대 이상은 
40대에 비해 높은 동의비율을 보였다. 미혼집단은 기혼
집단에 비해 동의비율이 높았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연
령이 낮으며 당장의 연금수급보다는 자신이 수급할 시
점의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
기 때문이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노후의 경제생활에 대
한 염려가 큰 하위계층은 중간층에 비해 동의비율이 낮
은 반면, 경제적 여력이 있는 상위계층은 동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식/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성 증대방안과 관련하

여 연령별로는 50대, 60대 이상 집단의 동의비율이 40
대에 비해 높았다. 이들은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의 연
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연금기금의 수익률에 더 큰 관
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졸집단이 고졸집단에 
비해 높은 동의비율을 보였다. 계층별로는 상위계층에 
속할수록 주식/부동산 투자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
았다. 저출산 등 구조적 요인해결과 관련하여 연령, 교
육수준이 관련을 맺었다. 60대 이상 집단은 40대에 비
해 높은 동의비율을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구조
적 해법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4.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 재정지원 방향, 국민행복 
증진 인식

4.1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 재정지원 방향, 국민행복 
증진에 관한 인식

[표 6]은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 재정지원 방향, 국민
행복 증진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복지 제공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7점 
척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찬성하는 비율은 
47%인 반면, 최소한의 지원에 국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가까운 비율은 33% 정도였다. 무상급식, 기초연금, 아
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정책이 시행되면서 응답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제공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에서는 수혜자 
집단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
람들은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의견이 맞섰다. 재정지원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41%인 반면,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40%였다. 우
리 사회에서는 효율성과 평등성이라는 가치 모두 중요
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민행복 증진 기여에 
대해 34%가 동의하는 반면, 25%는 반대, 41%는 유보
적인 입장을 취했다.

연금보
험료 
인상

연금액 
축소

수급 
연령 
상향

투자 
수익률 
증대

사회
구조 
개선

b b b b b

성별
남성 0.220 *** 0.003 -0.075 0.085 0.017
(여성)

연령

20대 0.056 0.025 0.222 0.054 -0.060
30대 -0.092 0.052 0.280 ** -0.037 0.104
50대 -0.056 -0.085 0.116 0.220 ** -0.010
60대이상 0.276 ** 0.041 0.469 *** 0.258 ** 0.249 **

(40대)

결혼
상태

미혼 0.096 0.177 0.267 ** 0.014 0.149
이혼/사별 -0.098 -0.067 -0.070 -0.203 -0.041
(기혼)

교육
수준

고졸미만 -0.080 0.075 -0.127 -0.158 -0.313 **

대졸 0.366 *** -0.067 -0.034 0.153 ** 0.180 **

대학원이상 0.440 *** -0.137 -0.062 -0.100 0.649 ***

(고졸)
경제
활동

경제활동 -0.131 0.009 -0.057 -0.004 -0.030
(안함)

계층
하위계층 -0.169 ** -0.201 *** -0.260 *** -0.081 -0.074
상위계층 0.274 *** 0.406 *** 0.333 *** 0.290 *** 0.020
(중간계층)

정치
성향

진보 0.306 *** -0.196 *** -0.015 0.011 0.094
보수 0.196 ** -0.158 * -0.116 -0.075 0.137
(중도)
상수 2.271 *** 2.451 *** 2.518 *** 2.989 *** 3.676 ***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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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정부 복지제공 역할, 재정지원 방향, 국민행복 증진 기여  
                                  (n=1,000 단위: %)

4.2 회귀분석: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 재정지원 방
향, 국민행복 증진과 관련 요인

[표 7]은 회귀분석을 통해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 재
정지원 방향, 국민행복 증진 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분
석한 결과이다. 먼저 정부의 복지 제공역할에 관한 회
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 학력, 계층, 정치성향에 따
라 차이를 보였다. 60대 이상은 40대에 비해 정부의 적
극적인 역할에 대한 동의비율이 낮았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 고학력자들이 고졸자
에 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상위계층이 중간층에 비해 정부
의 적극적인 역할에 더 동의하였다. 정치성향의 경우 
진보적일수록 중도층에 비해 정부가 복지제공에 적극
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바라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방향에 관한 의견과 관련하여, 교육
수준과 정치성향이 관련을 맺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평등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치성향은 예상
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진보집단은 중도집단과 차이
가 없는 반면, 보수집단은 중도집단에 비해 재정지원의 
평등성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국민행복 증진 기여에 관한 인식은 계층, 정
치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하위계층의 경우 중간층
에 비해 동의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복
지정책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보편적 복
지정책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등 
하위계층은 본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 상

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진보적일수록 중
도층에 비해 정부의 행복증진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보수적일수록 중도층에 비해 정부
의 국민행복 증진 기여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표 7. 회귀분석: 정부 복지제공 역할, 재정지원 방향, 국민행복 
증진 기여 인식 관련 요인               (n=1,000)

정부, 
최대 
복지 
제공

평등한 
재정지원

정부, 
국민 
행복 
기여

b b b

성별
남성 -0.086 -0.156 0.062
(여성)

연령

20대 -0.021 -0.190 -0.103
30대 0.011 -0.263 0.010
50대 -0.209 0.140 -0.062
60대이상 -0.417 ** 0.093 0.071
(40대)

결혼상태
미혼 0.145 0.159 -0.062
이혼/사별 0.319 0.105 0.076
(기혼)

교육수준

고졸미만 0.032 -0.181 0.106
대졸 0.094 0.600 *** 0.042
대학원이상 0.563 ** 0.962 *** 0.194
(고졸)

경제활동
경제활동 -0.017 -0.017 -0.074
(안함)

계층
하위계층 0.198 * 0.075 -0.113 *

상위계층 -0.032 -0.117 0.096
(중간계층)

정치성향
진보 0.448 *** -0.087 0.202 ***

보수 -0.184 0.298 ** -0.199 ***

(중도)
상수 4.180 *** 3.801 *** 3.090 ***

R2 0.051 0.037 0.046

주: 괄호 안은 더미변수에서 기준 범주를 나타냄, * p<0.1 ** p<0.05 *** p<0.01

V. 논의와 결론

이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 등 복지정책과 관련된 다양
한 쟁점에 대해서 여론은 어떠한지를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정부의 복지 제공 역할에 대해서 대체
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 
중의 하나인 기초연금 인상안에 대해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찬성하였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노인빈
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응답자들은 기초연금 인상을 통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

정부는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최대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1) (2) (3) (4) (5) (6) (7)
6.2 9.7 16.7 20.7 18.2 17.7 10.8

정부 재정지원 
방향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1) (2) (3) (4) (5) (6) (7)
7.0 14.0 20.0 19.1 13.7 14.5 11.7

정부의 
국민행복 증진 
기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20.9 41.1 31.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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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퇴후 노인의 소득보장에 찬성하였다. 기초연금은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된다. 빈곤층에 타겟을 맞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빈곤완화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노인빈곤 완화를 목표로 한다면 노인 중
에서 하위 5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아동수당의 경
우에는 기초연금과 의견을 달리했다. 중산층 이하 또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
다. 응답자들은 여전히 아동양육에서 가족의 책임을 강
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
을 보였다. 응답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가장 
높은 동의비율을 보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강
보험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과는 달리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합병원 선택진
료 폐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복지가 
제도가 도입되거나 금액이 인상될 때 국민들이 정책의 
혜택을 느끼고, 이후 당연시하는 것과는 다르다. 국민들
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건강보험과 같이 양질의 서
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일상적으로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급여액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
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다. 지난 1998년, 2007년 
2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에서 40%로 감소되었다[33][34]. 2007년 개
혁 이후 1952~1984년생의 실제 소득대체율은 3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3]. 이러한 상황에서 급
여액을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반대할 가
능성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5세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반대하였다. 보험료 
부담의 증가, 급여액 감소와 같은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의 개혁에는 반발이 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

가적인 보험료 인상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35].
이는 재정안정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

혁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과 
관련된 제도 내적인 핵심 구성요소의 개혁이 이루어지
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는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해법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에 직면하여, 각
종 선거를 앞둔 정부와 정당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재정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고, 국민연금 개혁을  
차기 정부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

보험료 인상이 인기없는 정책이라서 포기하기 보다
는 연금급여액 인상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가 높은 것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반대급부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기 때문이
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대신에 일부라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증진되어 대다수에게 더 많은 국민연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최근 보건복
지부에서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29]에서는 보험료 인
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연계한 대안을 마련한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적절성과 재정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을 주식/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
성을 증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저출산 등 국민연금 재정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
견에 대해서도 높은 찬성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재정문제의 심각성을 직면
하지 않고 제도 개혁의 고통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활용
될 수도 있다.

회귀분석 결과,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사회적 가치
관과 관련된 변수들이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형태의 관련성을 보였다. 정치성향이 정
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가장 긴밀한 관련성을 맺
었다. 진보성향 집단은 전반적으로 친복지적인 태도를 
보였다[20][36-38]. 정치성향은 정부의 정책노력에 대
한 평가와도 관련을 맺었다. 진보집단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지지집단이기 때문에 국민행복 기여도 등 정부의 
정책 노력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보수집단의 경우 정부의 국민행복 기여를 중도층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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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
정치성향 다음으로는 주관적 계층인식이 복지태도와 

깊은 관련성을 맺었다. 계층인식은 응답자의 경제적 이
해관계와 직결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상위계층의 경
우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수입 증가, 지출 감소 방
안에 대해 중위계층에 비해 더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였
다. 이는 상위계층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많기 때문에 
재정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성
장 경제환경에서 은퇴후 소득보장의 불확실성이 증가
한 상황도 관련을 맺을 수 있다[13][39]. 하위계층의 경
우 정부가 최대한 복지를 제공하도록 복지가 확대되길 
기대하지만, 실질적인 복지혜택은 자신에게 집중되길 
바라고 있었다[23].

연령도 관련을 맺었는데, 특히 60대 이상은 국민연금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과는 다소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60대 이상은 40대에 비해 국
민연금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조정
에 더 동의하였다. 이는 한국 노인이 본인의 이익을 적
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을 부양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진다[40]. 노인으로서 자신이 사회에 부담
이 된다고 인식하고 가족에게 부담을 덜 수 있는 해법
을 선호하는 것이다[40]. 이는 응답자의 거주형태, 다른 
연령대 가족과의 상호작용 등이 응답자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41]. 향후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변수를 포함함으로써 개인의 복지선호와 관
련된 요인을 좀더 폭넓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
존의 자기이해(self interest) 관점의 손익분석에서 고
려하는 요인들을 개인에서 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
요가 있음을 의미한다.5

성별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기초연금 인상, 연금
보험료 인상에 더 동의하였다. 이는 여성에 비해 남성
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으며, 남성의 재정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더 높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21]. 주된 납세자로서 남성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인상 등을 통한 재정 수입 확대 방식
5) 20, 30대는 40대와 복지인식에서 대체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 정치성향이 연령과 동시에 회귀분석에 
투입되어 연령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였을 가능성
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령만을 별도로 투입하여 분석함으로
써 연령 고유의 효과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21]. 결혼상태도 경제적 이
해관계와 관련되어 복지정책 인식과 관련을 맺었다. 경
제적 어려움이 많은 이혼, 사별집단은 기초연금 인상에 
찬성하는 경향이 기혼집단에 비해 높았다.

교육수준도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련을 맺었다. 
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인식
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 복지제공 역할을 선호하고,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고학력 인구의 비
중이 증가하는 상황은 향후 복지국가의 확대를 위한 유
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활동 여부는 건강
보험 보장성 확대를 제외하고는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과 관련이 없었다. 주관적 계층인식이 동시에 독립변수
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따른 경제적 지불능
력의 차이가 계층인식을 매개로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
쳤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 국민들은 1/3 
만이 동의하고 있다. 각종 정부정책이 행복증진에 미치
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행복증진을 각종 정책의 궁극적이고 명시적인 목표로 
상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개혁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주
요 제도와 가치를 변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보수정부 
이후 집권한 진보정부의 도전은 큰 폭의 구조적인 개혁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구조적 개혁에 따른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책을 치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선호와 행동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손해보
는 집단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정책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를 고심할 필요
가 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해 나가길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종속변수 별로 관
련된 요인이 상이함에도 동일한 독립변수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추납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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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문항을 설문지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항목 별로 긴밀한 관련
성을 맺는 변수들을 조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
회보장제도 수급여부, 조세형평성, 정부에 대한 신뢰 등 
다양한 요인들을 조사하여 복지정책과의 관련성을 밝
힐 필요가 있다[21].

* 이 연구는 최유석(주저자)이 사회복지정책 지역순회 토론회 “포용
적복지와 강원도의 길,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에서 발표한 내용
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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